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6.4.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산자부가 업계 부담준다며 난색... 유해물질 조항

삭제됐다”(’16.4.30. 서울신문)


1. 기사내용

□ 독성 물질을 살균제로 사용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(옛 지식

경제부)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은 전혀 없었다

□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은 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’에

따라 산자부가 관리한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당시 살균제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

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

○ 「품공법」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, 욕조, 타일, 자동차 등의 물체를

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

* 특히인체세정용(모발ㆍ바디샴푸등)화장품, 주방세정제(퐁퐁등), 애완용세정제등 인체와

직접 접촉되는 세정제는 「품공법」이 아닌 전문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

□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,「환경보건법」으로 전담하고

있으며, 「품공법」에서는 안전기준 제정시 상기 법에 따른 유해화학

물질 등록 여부 및 국제기준 등을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회 과장 (043-870-5450)
이경희 연구관/김미애 연구사 (043-870-5451∼2)


